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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공부문의 예산 불용을 바라보는 그간의 주요 논의에 따라, 예산 

불용은 재정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배분적·기술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예산 조기집행정책, 예산 

불용에 따른 예산 삭감 등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생겼고, 사업 실무자들의 예산 불용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져갔다. 

예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또 예산 불용에 따른 여러 제도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 실무자에게는 비효율적·비효과적 

예산집행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예산 불용을 

기존의 연구와 같이 재정 운용 비효율성의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또 만약 비효율적·비효과적 예산 집행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재원이 

보전되는 예산 불용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예산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본 논문에서는 예산 불용을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의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예산집행률이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해보았다. 또한 1분기와 4분기의 

예산집행률이 각각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여, 비효율적·비효과적 예산집행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았다. 

연도별 예산집행률과 1분기, 4분기 예산집행률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연도별 예산집행률은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불용을 재정운용 비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1분기 예산집행률 역시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분기 예산집행률은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예산 조기집행정책으로 인해 일부 비효율적·비효과적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예산 불용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사전 조사 및 집행 계획 부재, 

충실하지 못한 예산 집행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인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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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낭비적 예산 집행 등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오히려 예산 불용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예산 불용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예산집행률과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이 비례하지 않는 분석 결과를 볼 때 이러한 주장에 타당성이 

더해진다. 

앞서 언급한 낭비적 예산집행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 또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낭비적 예산집행은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이자, 재정 민주주의의 더 큰 

훼손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예산 불용은 세계잉여금의 형태로 다른 

용도에 사용되거나 차기 재원에 이입된다. 하지만 낭비적 예산집행은 

집행에 따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재원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예산 

불용보다 더욱 비효율적인 예산 행위이자, 재정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예산 불용으로 남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예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예산 불용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낭비적 

예산집행의 방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심의 

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조기집행목표 설정, 평가기준으로서의 예산 조기집행목표, 사업 

예산집행률 및 불용액 목표의 재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기간의 연장, 다년도 예산제도,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담당자의 자유재량권 강화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사업실무자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예산 

절약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예산 불용, 재정 운용의 효율성, 성과, 재정 건전성, 비효율적 

예산 집행 

학   번 : 2019-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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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논문은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억지 지출’이 발생하는 

실태에서, 차라리 재원이 보전되는 예산 불용이 오히려 건전한 예산 

행위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예산 불용액이 비효율적·비효과적 예산 

행위의 산물이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예산 불용액의 상대적 

건전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002년부터 정부는 강력한 예산 조기집행정책을 추진하여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높여 확장적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 

초기부터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최종 예산 집행률까지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강조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 특히 2021년 COVID-19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고의 조기집행 실적 달성 및 성과를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더욱 강력한 예산 조기집행정책을 펼칠 것을 

공표했다.1) 이와 함께 낮은 예산 집행률이 결산·감사 시 국회·감사원 

의 주요 지적사항2 )이 됨에 따라 사업의 예산 집행률 자체가 실무자와 

사업 부서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었다. 또한 예산 편성 시점에서 과거 

불용액의 발생은 사업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예산 불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 실무자들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게 된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에서 알 수 

있듯, 예산 불용액은 주로 재정민주주의의 훼손이자(민기, 2019; 

김봉환·안중기·이권희, 2020), 재정운용 측면의 비효율성으로 

인식된다 (안철진·이윤석, 2018; 김봉환·이권희, 2019; 장혜윤 외, 

2019). 먼저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이다 (민기, 2019). 또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의 관점을 살펴보았을 때 예산 불용은 크게 두 가지로 

 
1) 출처: ’22년 재정조기집행 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2. 1. 6. 
2) 출처: 제21대국회 제4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 회의록.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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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데, 먼저 배분적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 불용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 민간·공공 부문에서 소비·투자의 기회를 앗아간 

기회비용을 의미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정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적 비효율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정수, 2019).  

이와 같은 예산 불용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용에 따른 여러 

제도적 불이익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까지도 감행되고 

있다 (권해수, 2006).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뉴스는 수십 년 된 단골 

기사3)
 이며, 그 외에도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다루는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4) 이러한 예산 집행 행태를 고려할 

때, 불용에 대한 여러 제도적 불이익이 더욱 효율적·효과적인 

예산행위를 도출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차년도 예산은 그 성질상 

미래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편성된다.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측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예측오차가 곧 불용액에 해당한다 

(안중기, 2021). 불용액이 민간·공공 부문에서 기회비용 측면의 배분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집행 시점에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미집행, 집행률 제고를 위한 비효율적·비효과적 

인 예산 집행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기술적 비효율성이 불용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불용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낭비적 예산 집행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재원이 보전되는 예산 불용이 재정민주주의 측면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예산 행위일 것이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 미·중 무역갈등, COVID-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다양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의 중요성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주된 논의는 

예산 불용은 재정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이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불용액의 

부정적 함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용액의 발생 원인과 불용 감소 방안 

등에 대한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불용액에 대한 명확한 

 
3)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수십년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노컷뉴스, 2022-04-07 
4) “교육당국 떠넘기기식 예산집행…”자원낭비 심각, 학교 자율성 필요””, 굿모닝충

청,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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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용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불용액을 바라볼 수 있는 

연구가 필수적이며, 불용액에 대한 높아진 이해도가 바탕이 되어야 더욱 

효율적·효과적인 예산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측면에서 불용액을 살펴보고, 

불용액의 상대적 건전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단위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로 정의된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여 예산 불용 현상을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예산 불용이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점은 

인정하되, 정부의 조기집행정책으로 인해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1분기의 예산 집행률과 불용 최소화를 위한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연도 종료 직전 4분기의 예산 집행률이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여 

비효율적·비효과적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예산 집행률과 불용이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불용에 대한 기존 

주류의 인식과는 다른 시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4개년 간 국가재정법상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 측정 대상이 되는 모든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단위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상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의 대상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은 COVID-19의 확산 시점 

전후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또한 동일 정권 내의 기간이다. 동일 

정권 내의 분석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대통령, 

선거 및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역사적 요인 변수를 통제하였으며, 

COVID-19의 유행 전후 2년간의 분석을 통해 COVID-19에 따른 

영향도 함께 확인해보았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재정사업’이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말하는데, 여기서 

재정이란 정부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재원을 조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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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활동의 재원은 

조세(국세, 지방세)·부담금·기여금 징수·국가 보유자산 매각·국공채 

발행 등이 있으며, 재정은 운용방식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된다. 5 ) 이처럼 재정사업은 정부의 공공 활동 전반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재정사업은 성과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대입했을 때 

‘프로그램-단위사업’ 등의 수직적 구조로 구분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이자, 

정책적 독립성을 가진 일정 규모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기관의 상위 

임무·비전·전략 목표의 방향에 맞게 설정된다. 단위사업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사업으로, 원가의 집계 

및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되는 가장 기본 단위의 사업이다. 6 ) 물론 

프로그램 단위에서도 원가 집계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단위사업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프로그램 단위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분석의 단위는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대상기간 동안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단위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곧 2018년 53개의 중앙관서가 담당하는 

1,839개의 단위사업, 2019년 53개의 중앙관서가 담당하는 1,771개의 

단위사업, 2020년 55개의 중앙관서가 담당하는 1,77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2021년 56개의 중앙관서가 담당하는 1,769개의 단위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성과보고서 상의 단위사업 분류와 단위사업 예산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월별 지출집행상황’ 상의 단위사업 분류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분석의 대상이 되는 4개년 총 7,153개의 

단위사업 중 확인이 제한되는 단위사업 237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위사업 예산 집행률 자료는 ‘열린재정’의 ‘월별 

지출집행상황’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고, 단위사업의 성과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산출물인 성과보고서에 측정되어 있는 

단위사업 성과 달성률을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본 연구의 

 
5) 출처: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us/UOPKOUSA02 
6) 출처: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bs/UOPKOBSA05 

        재정성과평가센터, https://www.kipf.re.kr/cpem/cpem_info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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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과 학문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신공공관리론, 합리주의적 

예산이론 및 성과와 불용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SPSS 통계패키지를 통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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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독창성과 학문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 문제의 

학술적 가치와 지식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일 수 있다 (김병섭,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문제의 주요 변수인 성과와 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성과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과와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들, 특히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소개하고 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종속변수 선정의 의의를 살피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통제변수들을 식별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과정 및 예산 구조를 살펴보고 예산과 불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펼친 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불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분석의 주요 변수인 불용에 

관한 기존의 부정적 논의들을 정리하는 한편, 실제로 불용이 

재정운용과정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발생 양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아 불용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제 1 절 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과(performance)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로는 ‘이루어 낸 결실’, ‘일이 이루어진 결과’ 등이 

있다. 7 ) 하지만 이와 같이 단순한 사전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용어는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Rogers, 1990). 

공공부문의 성과를 정의함에 있어서 Rogers(1990)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 대비 정부 활동을 통한 달성도라고 정의하였고, Schick(2003)는 

 
7)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7 

정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운영이 성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정의한다. 이 밖에도 여러 학자들이 성과를 정의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과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영역에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와 큰 정부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시장지향적 행정 개혁에서 

비롯되었다 (Hood, 1991). 

정부에 시장주의적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관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기존의 정부실패를 극복하려는 것이 핵심으로 (정정길, 2000), 기존의 

정부 조직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관료적이며,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비대한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일선 관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그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 때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업무 효율성과 함께 조직원들의 책무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Behn,1997). 

신공공관리론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층에게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함으로써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요소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 및 

평가 지표의 설정이다. 특히 객관적인 수량 지표를 적용하면 책무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성과에 따른 자원과 포상의 

분배인데, 이는 곧 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요소로는 ‘분절화’를 통해 관리가 용이한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 외 기간제 계약 및 공개 입찰 등을 통한 경쟁 요소의 도입, 

채용과 보상의 유연성 강화 등의 민간 부문 경영 스타일 도입, 규율에 

따른 비용 지출 등이 포함된다 (Hood, 1991). 

이러한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성공과 지속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과관리제도는 성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을 관리, 경영하기 위한 제도인데 (임유미·하연섭, 2014), 

Wholey·Hatry(1992)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그 결과(outcome)에 대한 측정으로,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규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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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Pollitt(2001)은 예산 등 자원의 배분을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과관리제도가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설정 → 사업 책임자에 대한 자율권 부여 → 

목표 대비 실제 성과의 측정 → 성과 측정 결과에 따른 자원 분배, 사업 

계획 조정 등 → 검토 내역에 대한 외부 보고’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유사하게 고영선 외(2004)는 성과관리체계를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사업설계 → 사업시행 → 

성과평가 및 의사결정에 환류’의 과정으로 정의했다. 또한 

Robinson(2007), 하연섭(2010) 등은 성과관리의 기본적인 논리모형을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 결과(outcome)’ 

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때 투입은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자원, 

시간, 인력 등을 의미하며, 활동은 수행 과업을 의미한다 (하연섭, 

2010). 산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를 의미하며, 결과는 

산출에 따른 궁극적인 영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임유미·하연섭, 

2014). 여러가지 논의를 종합해보면 재정성과평가제도는 국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목표와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투입된 자원과 

성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 평가결과를 의사결정 

과정에 환류 하는 것이 그 도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희우 외, 

2018). 

이러한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주인-대리인 이론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국가 재정사업에 있어서 예산심의기관과 국민을 주인으로, 

예산지출부서를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사업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예산 과다 편성, 예산 

낭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면, 일선 부처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강희우 외, 2018). 

이와 같은 성과관리에 있어서 성과측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정확한 성과측정이 바탕이 되어야 공공서비스 효율성·효과성의 제고 

또한 달성할 수 있다. 이 때, 정확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데,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임유미·하연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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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성과관리 논리모형 상의 개념을 차용했을 때, 성과지표 

또한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와 

관련된 성과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때 산출은 효율성의 개념이며 

결과는 효과성에 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가 산출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Robinson, 2007). 

공공부문 서비스의 정확한 결과 측정과 이에 따른 예산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정부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 확보할 수 있으며 

책무성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의 측정과 비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Perrin, 2006). 

먼저, 사업 결과를 정의, 혹은 사업 결과를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공공부문의 경우,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산출물이 중간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박중훈·이광희, 2008). 또한 산출이 복수의 결과를 

낳기도 하며, 반대로 다양한 산출이 비슷한 결과로 귀결될 때도 

있다(Robinson, 2007). 이에 따라 개별 사업의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 사업은 여러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해가 충돌되므로 목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목표 자체가 모호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Nutt·Backoff, 1992). 

또한 결과 측정을 위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OECD, 2007). 결과는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러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 (Perrin, 2006). 그리고 

민간 부문의 매출액, 수익률 등의 지표와는 달리, 공공 정책의 효과, 

결과는 계량화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 (김민하, 2015). 

이 외에도 어떤 결과들은 적절한 측정지표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사업들의 결과를 측정하였더라도, 예산 등의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의 우열이 있어야 할 텐데, 사회적 가치들의 상대적 

비교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Robinson, 2007). 

이처럼 사업들의 결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로 인해 성과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Schwarz·Mayne(2005)은 이러한 문제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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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조화(decoupling)”와 “포획현상(coloniz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탈동조화 문제는 성과관리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거나, 성과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인식될 때, 성과향상이라는 성과관리의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뜻하며, 포획현상이란 

성과 결과에 대한 제도적 상벌에 담당자들이 포획되어 성과측정에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또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많은 나라들은 결과지표보다 비교적 

식별과 측정이 용이한 산출지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결과를 식별, 측정하는 것에 비해 산출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Schick, 2003). 이와 유사하게 측정과 

달성이 어려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대신, 측정과 달성이 용이한 

성과지표만을 설정하는 폐해가 등장하기도 한다 (김민하, 2015). 

우리나라도 IMF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 추진하였고, 이후 참여정부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목표 

관리제도·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현, 핵심사업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 

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금재덕⋅임소영, 2014). 

『국가재정법』 제85조에서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시행·원칙·기본 

계획 수립, 성과목표관리제도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85조 제10항 제2호에서는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해, 성과평가 결과로 인해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IMF 경제 위기 이후 기존 정부 재정 운영의 폐해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도입했다 (금재덕⋅임소영, 2014). 

우리나라의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로 구성되었다가, 2018년부터 

기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메타평가가 폐지되면서 ‘핵심사업평가 

제도’로 대체되었다 (강희우 외, 2018).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미국의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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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을 벤치마킹한 제도로, 

성과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 또한 설정된 목표와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된 성과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예·결산 심의에 

사용한다 (오영민·박노욱, 2014). 핵심사업 평가제도는 미국의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대체하는 성과평가제도로 

(강희우 외, 2018), 새 정부 핵심사업의 취지 달성을 위한 현장밀착형 

재정성과평가체계로 볼 수 있다. 선정된 핵심사업에 대해 3년의 

평가기간을 갖고 성과를 평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8)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파악하여 재정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2006). 

 

<표 2-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체계 

 

구분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핵심사업 

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내용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이용, 

사업 성과를 

측정·관리하는 

모니터링 방식 

기획재정부·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외부연구진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직접 평가 

주요 재정사업(군) 

성과 달성 여부를 

객관적·과학적으

로 심층분석 

대상 

사업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선정 

80여개 재정사업 

일부 주요 

재정사업(군) 

(출처: 재정성과평가센터 https://www.kipf.re.kr/cpem/cpem_info02.do) 

 

이와 같은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목적으로는 정부 예산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재정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예산 재배분을 통한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꼽을 수 있다.9) 

그 중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하여 사업별 

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8) 출처: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8. 1. 11. 
9) 출처: 재정성과평가센터 (https://www.kipf.re.kr/cpem/cpem_info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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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이 평가의 대상이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기본구조는 ‘(Y-1)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성과계획서 작성 → Y년도의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 및 집행 → 

(Y+1)년도의 성과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공표 및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기관은 성과계획서에 따라 사업 집행을 한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때 성과보고서에는 사업 예산집행, 성과 

목표치 달성 현황, 개별 단위사업의 문제점,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예·결산 심의를 위해 부처가 

제출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확인점검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강희우 외, 2018). 

 

<그림 2-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기본구조 

 

 

 

 

 

   

(출처: 재정성과평가센터 https://www.kipf.re.kr/cpem/cpem_info02.do)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목표 체계는 부처가 개발한 ‘임무-

비전-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단위사업’의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여 설정하게 

된다. 또한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관리체계는 예산분류체계와 

일대일로 연계되어 있다 (강희우 외, 2018). 

성과목표 체계의 가장 상위 목표인 임무는 해당 기관의 존재이유와 

주요 기능을 담고 있으며, 비전은 이와 같은 임무 달성을 통해 성취하고 

싶은 바람직한 미래상이다. 10 ) 전략목표는 정부의 국정 목표와 임무, 

비전 등을 고려하여 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장기적인 시계가 가지고 실·국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시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목표는 전략목표와 단위사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10) 출처: 재정성과평가센터 (https://www.kipf.re.kr/cpem/cpem_info02.do) 

·성과계획 수립·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 지표 

등 설정) 

·재정운용·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 · 집행 

성과보고 · 환류 

 

 

 

성과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공표·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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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의 최종 효과가 파악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단위사업은 프로그램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업무 추진 및 

성과측정의 대상으로, 과 단위에서 추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사업을 

의미하며 업무 수행의 미시적 지표로 볼 수 있다 (허예슬, 2017).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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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목표달성체계 예시: 2021회계연도 대법원 

 

 

 

 

 

 

 

 

 

 

 

 

 

 

 

 

 

 

 

 

 

 

 

 

 

 

 

 

(출처: 2021 회계연도 대법원 성과보고서) 

 

예를 들어 2021회계연도 법무부의 가장 상위 목표인 

임무(mission)는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사법부’이며, 하위 비전(vision)으로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 실현’을 가지고 있다. 임무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 실현 

임무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사법부 

전략목표 I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전략목표 II 

사법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프로그램목표 I-1 

사법제도 개선 및 재판활동 지원 

프로그램목표 II-1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단위사업 (1)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단위사업 (2)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단위사업 (1) 

사법업무 

전산화 

단위사업 (2)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단위사업 (3)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운영 

단위사업 (4) 

등기업무 

전산화 

단위사업 (6) 

대국민사법정보 

시스템 구축 

단위사업 (5) 

공탁업무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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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는 총 두 가지를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목표와, 해당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들을 설정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 현황을 살피고 있다. 

 

<표 2-2>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예시: 

2021회계연도 대법원 프로그램 목표 I-1  

사법제도 개선 및 재판활동 지원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21년 

①전체 

사건처리율(%) 

(전체 

처리사건수/전체 

접수사건수)*100 

목표 100 100 100 100 

실적 100.5 99.5 99.3 100.2 

달성률(%) 100.5 99.5 99.3 100.2 

(출처: 2021 회계연도 대법원 성과보고서)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대법원의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라는 

전략목표 I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목표 I-1로는 ‘사법제도 개선 

및 재판활동 지원’이 설정되었는데 해당 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산식으로 전체 사건처리율을 지표로 설정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을 

파악하고 있다. 

 

<표 2-3> 단위사업 성과지표 예시: 

2021회계연도 대법원 단위사업: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성과지표 
가중

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21년 

①개발도상국 

법조인 초청 

참석자 수(명) 

0.3 

초청 참석자 

수(명) 

목표 23 25 26 26 

실적 26 24 0 20 

달성률(%) 113.0 96.0 0.0 76.9 

②법관등 

장단기 

해외연수 

만족도(점수) 

0.7 

설문조사 

합산 점수 / 

응답자 수 

목표 83 87 87 87 

실적 86.5 81.7 77.8 79 

달성률(%) 104.2 93.9 89.4 90.8 

(출처: 2021 회계연도 대법원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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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2021회계연도 대법원의 프로그램 목표 I-1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은 총 두 개가 설정되었는데, 이 중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라는 단위사업에는 ‘개발도상국 법조인 초청 참석자 수’와 

‘법관 등 장단기 해외연수 만족도’라는 두 가지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각각의 성과지표의 목표대비 달성률을 측정하고 이에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단위사업의 최종 목표대비 달성률을 

산출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다른 성과관리제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사업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다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유승현, 2012). 매년 실시하기에 동일 사업의 연도별 성과 추이를 

파악하는데도 용이한데, 2016년부터는 성과관리의 실익이 적은 

신규사업, 지원사업, 소규모 기타사업 및 타 평가 중복 사업 등은 

성과관리사업에서 제외하여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강희우 외, 

2018). 또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예·결산 

심의에 활용되기 때문에,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투입된다 (유승현, 2013). 이를 통해 

공공부문 내 성과마인드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오영민·박노욱, 

2019), 계량화 된 지표의 설정과 측정을 통해 평가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책무성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용성과 제고, 예산활용의 투명성 제고, 국회 

예산과정에 성과정보 제공, 그리고 기관 내 성과중심 조직 문화 확산 및 

기관 중장기 비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유승현, 2012).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공부문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또한 공공부문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다양한 병리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승현(2013)의 연구에 

따르면, 먼저 성과체계 계획 단계 중 성과지표 설정 단계에서, 장기적 

전략 목표를 위한 성과지표 설정 대신 단기적으로 달성이 용이한 성과를 

위한 성과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근시안적 관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측정이 용이한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터널효과, 향후 성과평가에 유리한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전략적 지표 변경 등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성과체계 계획 단계 중 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 목표치를 낮추는 톱니효과, 향후 유리한 성과평가를 위해 

과거에 설정된 목표치를 수정하는 전략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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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단계에서는 담당자가 성과 측정이 용이한 업무에만 매달리는 

산출왜곡 문제, 이미 이전에 설정된 목표치를 초과한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문턱효과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성과 측정 단계에서는 산출된 성과자료를 성과평가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왜곡된 해석 문제, 성과자료를 성과평가에 유리하게 

가공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누락시키는 왜곡된 보고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환류 단계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성과 체계를 

적시에 수정하지 못하는 경직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오영민(2016)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정보와 

예산 변화율 및 증감율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조선일(2016) 역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수행하는 

인원들의 전문성 부족 및 관리자들의 리더십 부재 등을 지적하며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병리현상들 또한 점차 

개선되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유효성 또한 커지고 있다. 

오영민·박노욱(2014)은 2007년과 2013년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비교하였는데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 투입, 과정, 산출 지표의 비중은 

줄고 사업 활동의 최종 결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가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결과의 타당성이 커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윤기웅·유승현(2018)은 여전히 재정성과목표관리 

제도의 병리현상이 존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 병리현상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지난 20년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였다. 

정리하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다른 성과관리제도의 근간이 되며, 

재정 책무성 관점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성과 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다양한 병리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병리현상도 상당 부분 개선해 

나가고 있다.  

 

3. 성과평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하연섭(2010)의 연구에 따르면, 결과(outcome) 또는 산출(output) 

위주의 성과 측정과 이에 따른 재정운용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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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 

생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성과 측정이 용이한 사업 

위주로 재정운용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반면, 투입(input) 

위주의 재정운용은 지출 통제가 용이하며, 성과 측정에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박형수 외(2012)는 다양한 재정성과평가제도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성과정보의 생산 자체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성과지표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 결국 사업의 

정확한 결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성과정보를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정보 활용의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의 중간 수준의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적 적시에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추가로 박형수 외(2012)는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관료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성과지표로는 투입(input) 관련 지표보다는 

산출(output) 또는 결과(outcome) 지표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결과지표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박형수 외(2012)에 따르면, 성과 정보의 환류를 위해서는 평가 

단위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같은 목적을 지닌 사업들은 단일 

유닛으로 묶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의 일관성과 그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해 중앙집권적 평가 체계는 필요하나 지나친 

중앙집권화는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별도의 평가 조직으로 인해 예산과의 연계가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고려했을 때 평가조직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헌(2013)은 연구를 통해, 재정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측정한 

성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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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선 부처가 지출한도를 지키지 않아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상헌(2013)은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현실적 문제로 평가 

업무를 위한 자원 부족, 사전 평가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관심 부족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일선 관료들이 예산 증액을 위해 성과를 관대하게 측정하는 경우 

등을 지적하였으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수령하는 것 외 성과평가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 낮은 관심도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재정당국 내 성과 평가 부서와 예산 부서 간의 

연계성 부족, 성과평가제도 간의 연계성 부족 및 중복 운영과 이로 인한 

사업부처의 낮은 호응도, 성과평가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낮은 참여도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나치게 일률적인 평가제도와 성과관리 전문성 부족,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관심도 또한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환류 기능 약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4.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성과에 끼치는 요인을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업 특성: 사업 분야, 성과 지표의 수, 사업 규모, 나이, 부처예산  

대비 단위사업 규모 

유승현 외(2015)는 사업 분야(R&D⋅정보화⋅일반재정)에 따른 사업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정보화 사업이 R&D나 일반재정 

사업에 비해 목표치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정보화 분야의 성과 측정 지표로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만족도’, ‘이용률’ 

등 목표치 달성이 용이한 지표들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연섭(2013)은 “지표의 수가 많을수록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평균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타당성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임유미⋅하연섭(2014)도 지표의 수가 많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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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함께 

순수한 사업의 성과보다는 지표를 만들기 용이한 사업이 좋은 성과평가 

결과를 보이는 문제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Jung·Rainey(2009)는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적 

상황과 정책과정을 마주하고, 또 담당자에게 부여되는 재량권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성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가설이 타당함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규모 또한 통제변수로 설정했는데, 그 결과 소규모 프로그램에 

비해 중규모·대규모 프로그램이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윤기웅·공동성(2008, 2012), 임유미·하연섭(2014) 

등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클수록 

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봉환·이권희(2019)의 연구에서는 부처 예산 대비 사업 

예산의 비중이 큰 사업의 경우 불용액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처 예산 대비 사업 예산의 비중은 부처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중요한 사업일수록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불용액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2) 조직 특성: 조직의 인적 규모, 예산 규모, 기관 유형, 정책 유형 

김영록(2011)은 조직의 규모와 구조가 성과 관리에 있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인적 규모, 예산 규모가 크고 

조직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성과관리와 조직목표 명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조직의 규모뿐만 아니라, 다수의 목표가 

존재할 때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더해진다. 

기관의 유형에 따른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를 분석해본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성과관리의 경험이 풍부한 행정부 소속 

기관들이 성과관리 경험이 적은 입법부·사법부보다 높은 목표치 

달성도를 보였다 (윤기웅·유승현, 2014). 또한 행정부 소속 기관 

중에서도 부⋅위원회가 처⋅청에 비해 높은 목표치 달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현·윤기웅·공동성, 2015). 

비슷한 해외연구에서도 성과평가 경험이 많은 기관은 다양한 평가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경험이 부족한 기관에 비해 우월한 평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Norcross·Adamson, 2007; 

Gilmour, 2007). 

김민하(2015)는 재정사업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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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재정사업 수행기관의 정책유형별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곧 국가 정책은 사회적 필요에 대한 이익집단과 정치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다원주의적 시각(Alford 

·Friedland, 1986)을 바탕으로,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이 달리 행동하며, 또한 정책수행기구가 상이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Lowi(1972)의 이론에 근거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재정사업 수행기관을 정용덕(2002)의 실증분석 연구를 참고하여 

Lowi·Ginsberg(1998)의 분류에 따라 고객기관(분배정책), 

재분배기관(재분배정책), 규제기관(규제정책), 국가유지기관(구성정책) 

으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이 때 분배정책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을 말한다(정용덕, 2002). 재분배정책은, 

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배분하는 정책이지만, 

분배정책과 달리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며,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형태로 나타난다. 주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의 부의 일부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정용덕, 

2002; 김민하, 2015). 규제정책은 규제를 통한 행동 변화를 통해 

다수를 보호하고 사회적 편익을 재분배하는 정책을 말하며, 

재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제로섬 게임의 양상이 나타난다(정용덕, 2002; 

김민하, 2015). 마지막으로 구성정책은 국가 기구 구조의 조직화와 

운영에 관한 정책(Lowi, 1972; 정정길, 1999)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재분배기관과 규제기관의 성과가 

타기관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환경적 특성: 미디어 관심도, 정치적 요소, 경제성장률, 지지율, 

 환경 복잡성, 환경 역동성, 자원가용성 

김영록(2011)은 사업을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았는데, 미디어의 관심도가 높고, 정치적·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사업일수록 외부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만큼 

성과관리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확인했다. 

허민녕(2015)은 연구를 통해 재정사업 지원대상의 범위로 판단하는 

환경적 복잡성과 재정사업 소관부처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는 환경적 

역동성, 그리고 주변 환경의 자원가용성이 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평가 점수 상위 25% 집단과 하위 25% 

집단에서는 환경적 복잡성과 역동성이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 점수 중간 집단에서는 복잡성과 역동성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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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과도 떨어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가점수 

하위 25% 집단과 중간 집단에서는 자원가용성과 성과 간에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가점수 상위 25% 집단에서는 자원가용성 

이 높은 경우 오히려 성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의 특성: 기관장의 교체, 공백, 성과평가 관심도 

Fiedler(1967)가 조직의 성패에 있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래로 다양한 연구들이 관리자, 리더의 특성이 조직 성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이 교체될 때 정책 방향의 일관성 상실, 

팀워크의 훼손, 정치적 통제력의 상실, 후임자를 찾기 위해 소요되는 

대통령의 자원 낭비 등의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며 (Kettl·Fesler, 

2005), 또한 기관 수준에서의 경험 축적 기회 상실이 발생하는데 

(Wood·Marchbanks, 2008), 이러한 비용은 결국 개인과 조직 

수준에서 성장의 단절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김민하(2015)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지명된 기관장의 빈번한 

교체는 리더십의 공백, 연속성의 부재, 프로그램 우선순위의 변경,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관간 또는 기관내 부서간 업무 혼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기관장(장관)의 높은 

관리 전문성은 재정사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기관장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기관장이 성과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성과평가 결과 향상을 위해 신경 쓸수록 평가결과가 좋다는 주장도 있다 

(Norcross·Adamson, 2007; Gilmour, 2007).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 사업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효과 또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동일한 사업 내부적 요인도 주어진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외적 요인이 같더라도 대상 표본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변수의 정확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또한 표본 

집단을 세분화하여 조절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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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재정운용 과정 및 예산 구조 

 

중앙재정의 운용 절차는 크게 ‘예산안 편성 → 예산안 심의·확정 

→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와 집행 이후 결산보고서 작성 및 심사 

등으로 이루어진 결산절차로 구분된다.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사업 부서 내부에서 예산을 계획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예산안 

심의·확정은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로 예산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것을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산 

과정은 이러한 예산 집행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절차에는 성과평가제도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각 

중앙관서가 차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중앙관서의 차년도 성과목표 체계 및 성과 측정 지표를 담은 

성과계획서와 전년도의 성과목표 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은 

성과보고서가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후 예산안 심의·확정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뒤 정부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예산안,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차기 예산안 심의 시에 해당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참고하게 된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이나 포상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예산 중 집행되거나 이월되지 않은 잔액이 예산 불용액에 

해당하는데, 예산 불용액은 예산을 초과해 수납된 초과세입과 함께 

세계잉여금을 구성한다.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서는 세계잉여금의 사용 우선순위와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아래 <그림 2-3>과 같은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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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이러한 세계잉여금의 사용은 국가회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가능하다. 

 

<그림 2-3>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 

 

 

 

 

 

 

 

 

 

 

 

 

    (출처: 국가재정법 제90조)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좀 더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등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정부 채무 상환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있어서 행정부의 재량권이 크게 인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본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역할은 크지 않다. 

하지만 세계잉여금은 본질적으로 초과세입과 예산 불용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세계잉여금의 처리 또한 국회의 심의·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도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의 집행내역 또한 국회에 보고될 필요가 

있다 (임주영, 2011). 

상기 과정을 거친 예산안은 프로그램 예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란 2007년 참여정부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구현을 위해 도입한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로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업 성과를 측정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국채·차입금·국가배상금 등 정부 채무 상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잔액의 30% 이상 

잔액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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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프로그램 예산 구조 (2022년 기준) 

 

분류 구분 항목 수 

소관별 분류 소관 58개 

회계별 분류 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개 20개 67개 

기능별 구분 

분야 16개 

부문 74개 

프로그램 656개 

단위사업 2,767개 

세부사업 8,453개 

성질별 구분 
지출목 26개 

지출세목 113개 

(출처: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bs/UOPKOBSA05;) 

 

이전까지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체계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운영하였는데,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지출목-지출세목’의 수직 

적 상하구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이 중 분야와 부문은 정부 기능의 

대분류와 중분류로 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정책적 독립성을 가진 

단위사업의 묶음, 그리고 단위사업은 원가 집계 대상이자 정책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프로그램과 세부사업 중간 수준의 사업에 해당한다. 

세부사업은 사업의 기초 단위로 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된다. 11 ) 

앞서 살펴보았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목표 체계 상 단위사업 

예시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쪽에 계속) 

 
11) 출처: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bs/UOPKOBSA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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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프로그램 예산체계 예시: 

2021회계연도 대법원 단위사업: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분류 구분 항용 

소관별 분류 소관 대법원 

회계별 분류 회계 일반회계 

기능별 구분 

분야 공공질서및안전 

부문 법원및헌재 

프로그램 재판활동지원 

단위사업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출처: 월별 지출집행상황,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프로그램 예산구조 및 성과관리체계가 처음 도입된 참여정부 

시기에는 성과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대응성이 떨어졌고, 각자 

병렬적으로 존재하여 그 연계성이 떨어졌다 (금재덕·임소영, 2016). 

이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이와 같은 병렬적 구조가 

유지되었으나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성과목표체계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 문제가 성과관리제도의 성숙과 함께 점점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성과계획서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는 내용이 국가재정법에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성과관리체계(성과목표-관리과제)와 예산체계(프로그램-

단위사업)가 일대일로 대응이 되도록 하였다 (금재덕·임소영, 2016). 

그렇지만 결과주의 기반 예산구조화의 미흡 등 실질적인 내용상 

불일치가 여전히 지적되었다 (임소영, 2015). 

박근혜 정부에서도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의 병렬적 구조는 

계속되었다. 다만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성과관리체계의 성과목표-관리과제의 상하 구조를 예산체계와 

동일하게 프로그램-단위사업의 구조로 일치시켰다 (금재덕·임소영, 

2016). 

 

2. 예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이 예산 분야에 도입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등장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 운영체계는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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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및 목표의 설정 → 업무별 성과목표의 설정 → 성과평가의 항목과 

지표의 개발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성과의 측정과 평가 → 

환류’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남국, 2003), 실제 성과나 기대 효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정부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Robinson, 

2007; Schick, 2007; 하연섭, 2010).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따른 성과 파악이 제한됐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능,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 파악이 

용이하다. 

결과를 강조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예산을 품목별이 아닌 

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 및 이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이 

용이하고, 사업 집행 결과 측정된 성과를 차기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이세구, 2003). 사업별 예산 편성을 통해 배분적 효율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 파악을 통해 국민에 

대한 책무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배득종, 2005). 

이와 같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합리주의적 예산이론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하연섭, 2014), 합리주의적 예산이론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집행의 효과성과 예산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Lewis, 1952).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생성되는 재정성과 

정보는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가 되며, 

재정성과정보가 직접적으로 예산 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오영민, 2016). 

하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Rubin(1993)은 예산 과정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성과 평가 과정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예산 

결정자들이 각 부서의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존재하며(Lauth, 1992; 

Connelly⋅Thompkins, 1993; GAO, 1993), 이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른 예산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과거 

기획예산제도나 영기준예산제도가 실패했던 것처럼, 정치적 타협의 결과 

점증주의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다수 존재한다 

(Mikesell, 1978; Rubin, 1997; Lauth, 1978; Wildavsky, 1988). 

한편, Niskanen(1971)은 관료주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경향을 설명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관료가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존재는 아니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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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없고, 오히려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경우 차기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관료들은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 등의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감수하더라도 불용을 최소화하고 차기 예산을 

극대화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한다. 이 때, 예산은 곧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자 영향력의 척도가 된다 (Niskanen, 

1971; LeLoup⋅Moreland, 1978; 박서정⋅문성암, 2010; 김봉환⋅이권희, 

2019; 김성주⋅전성만, 2020). 

또한 배석주(2016)의 연구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안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전략을 고안하는데 ‘가상적인 균형예산(phantom balance budget)’의 

기법도 이러한 전략에 해당한다. 이는 지나친 예산 요구로 인해 예산 

적자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인위적으로 차기 세수를 과대 예측하거나, 

자본예산(capital budget) 시스템을 운영하고, 혹은 차년도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거나 다년도 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을 차기로 이월시키는 

방법 등을 말한다 (Mikesell, 1978). 관료들은 이와 같이 

확장적인(self-aggrandizing) 예산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차후 예산 심의 시 삭감될 것까지 고려하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예산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신해룡, 1989).  

 

3. 불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예산은 한정된 세입과 잉여금을 정치적,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 계획이자 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의 표현이다 (Buck, 1929; 

양인용·배기수, 2019). 따라서 예산의 집행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며 (하연섭, 2018),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이 

예산을 최종 확정한 입법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안중기, 2021).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으로 편성되었으나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거나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은 미집행금액을 의미한다 

(허웅·윤성식, 2014). 이렇게 남은 불용액은 세출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함께 세계잉여금의 형태로 차년도로 이월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등의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용되거나 차기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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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예산 불용은 편성 시점에서의 예측치와 집행 시점에서의 

실제치 사이에서의 괴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예측오차로 볼 수 

있다 (하연섭, 2018; 안중기, 2021). 정부는 이러한 예측 오차를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다양한 제도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분야·부문·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융통인 예산의 전용, 

단위사업·목 등 행정과목 간의 융통인 예산의 이용 등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이체, 이월,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등의 제도가 있다. 이 때 

불용액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한다 (김봉환·안중기·이권희, 2020; 이태호·엄태호, 2020).  

지금까지 불용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재정민주주의 측면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뤄졌다. 먼저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예산 불용은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민기, 2019).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김봉환·안중기·이권희, 2020). 이 

때 행정부의 예산 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행정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불용이 발생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기, 2019). 

또한 예산 불용액은 주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 인식된다 

(안철진·이윤석, 2018; 김봉환·이권희, 2019; 장혜윤 외, 2019). 

이창균·하능식(2008)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란 최소의 정부 지출로 

일정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정 수준의 지출로 정부 

서비스 효용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하게 

임성일(2008)은 예산 절감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차주현(2011)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모형을 설정하여 이에 준거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크게 

배분적 효율성 측면과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배분적 효율성 관점에서,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은 

국민의 불필요한 조세 부담이자, 민간에서 소비나 투자의 용도로 쓰일 

재원을 국가가 앗아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정부 내에서도 다른 

곳에 배분될 수 있는 재원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용액의 발생으로 인해 자원배분 및 

경제안정화 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김봉환·안중기·이권희, 

2020; 박인환, 2021). 이러한 배분적 비효율성의 원인으로는 관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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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사전조사 부족, 중복 사업 및 투자, 이월예산 미반영, 

세입예산 추계 오차, 규정 위반 예산 편성 등이 있다 (박노욱 외, 2013).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불용을 살펴볼 

수 있다. 기술적 효율성이란 국가 재정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은 본래 기술적 효율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박정수, 2019).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 관료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기술적 

비효율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예산 불용이 증가할 

것이다 (장혜윤 외, 2019; 이태호·엄태호, 2020). 

물론 적극 행정, 세출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권장되고 

있지만 (송기창, 2015; 김성주·전성만, 2020; 이태호·엄태호, 2020), 

조사에 따르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용액을 효율적 재정운용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태호·엄태호, 2020). 현실적으로 관료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유인이 부재하고, 불용에 따른 여러가지 제도적 불이익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감행해서라도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극대화하여 관료 개인과 부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클 것이다 (Niskanen, 1971). 

정부도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같은 측면에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예산 불용액은 감사원, 

국회의 예산 결산 시 주요 지적사항이며(김봉환·안중기·이권희, 

2020), 집행률 자체가 개인과 부처의 성과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과거 재정사업사업자율평가제도에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며, 예산 불용액은 차기 예산 편성시 예산 

삭감의 주된 근거가 되는데 (김봉환·안중기·이권희, 2020; 

김성주·전성만, 2020), 구체적으로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불용에 따른 예산 삭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 불용의 발생을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기술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으나, 오히려 기술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감소하는 행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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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술적 

효율성이라고 정의할 때, 당초 목적 이외의 집행, 낭비적이고 

비효과적인 집행, 불법적 집행, 유사·중복 사업의 시행 등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정의를 충족할 것이다(박노욱 외, 2013; 박정수, 2019). 

이러한 기술적 비효율성은 오히려 예산 불용을 감소시킬 것이며, 

Niskanen이 언급한 예산 극대화 행태도 기술적 비효율성의 증대가 예산 

불용을 감소시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4> 예산 불용액 및 불용률 추이 

(단위: 조원) 

 
(출처: 열린재정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그림 2-4>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산 불용액 및 불용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의도적으로 불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측되는 박근혜 정부 시기를 제외하고는12) 예산 

불용률이 2% 내외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발병 및 확산 

이후인 2020년부터는 1% 중반대의 낮은 예산 불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 이전 시기에 비해 최근 예산 불용액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예산 규모 자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불용액 수준도 증가한 것이며,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을 봤을 때는 

 
12) “사상초유의 재정불용액 18조원, 재정집행률 92%”, 글로벌뉴스통신, 2014-02-10 

   “10년간 안 쓴 예산 92조원, 어디서 얼마나 안 썼나?”, 머니투데이,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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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낮은 불용률은 앞서 언급한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유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관료들은 연말에 남은 예산 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기도 한다 (권해수, 2006; 

Liebman·Mahoney, 2017 등). 불용 예산이 회수되고, 불용 발생에 

따라 차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제도를 가진 OECD 국가 내에서도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12월의 열기(December 

fever)’ 현상이라고 표현된다 (총무처 직무기획분석단, 1997).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부터 실시된 조기집행정책으로 인해, ‘12월의 

열기’ 현상과 함께 상반기 예산집행 집중 현상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조기집행정책의 결과 1분기에 가장 많은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예산 집행 관련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12월의 열기(December 

fever)라고 불리는, 예산 불용으로 인한 차기 예산 감액을 피하고자 

연말에 예산 잔액을 소진하는 연말 예산집중 집행 현상에 집중하였다 

(Zimmerman, 1976; 이성욱·윤석중, 2013; 홍윤표, 2020). 

Liebman·Mahoney(2017)는 미 연방정부의 조달 예산을 분석하여, 

회계연도 마지막 주차의 집행액이 다른 주차의 평균 집행액에 비해 

4.9배가 크며, 연도 말에 계약이 체결된 IT 프로젝트의 성과가 다른 

시기에 체결된 IT 프로젝트의 성과에 비해 낮은 것을 밝혀, 연도 말에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연말에 

비효율적인 집행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지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연구에 있어서 권해수(2006, 2008)는 설계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감리비 등의 예산 집행이 12월에 특히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의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집행률에 따른 

성과평가 제도와 이로 인한 예산 절약 유인의 부재를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이를 통해 연도 말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말 예산지출 행태 개선을 위해 예산 

집행기간의 연장, 예산총액 목표제도 및 다년도 지출·재정계획 도입, 

다년도 예산제도, 일선 관료에게 예산집행의 재량권 부여,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예산 절약 인센티브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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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정⋅문서암(2010)의 연구는 육군 예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유지의도가 불필요지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산 집행경험, 평가 경험, 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예산의 유지의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예산 집행경험이 풍부하고 

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불필요 지출이 증가하고, 예산의 

평가 경험이 많을수록 불필요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환(2021)은 조기집행정책으로 인해 연말 예산 집행 효과가 

완화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와 함께 무리한 조기집행 목표 설정 및 

집행으로 인해 밀어내기식의 집행이 발생하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조기집행 목표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제도 

운용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경제상황, 예산집행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노욱 외(2013)는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자료 및 주요 신문 

기사를 검토하여 총 878개의 비효율적 재정사업을 선정,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행 단계의 비효율 문제가 61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중 비효과적 집행, 목적 외의 집행 등이 각각 336건, 12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보여주어 다양한 행태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오성 외(2021)는 부적정 지출을 위법한 지출, 비효율적 지출, 

비효과적 지출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2019회계연도의 총 657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중복 

지적을 포함하여 총 868건의 지적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 중 위법 

지출이 약 29%, 비효율적 지출이 40%, 비효과적 지출이 약 31%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원(2010)의 연구에 따르면, 차년도 불용에 따른 예산 삭감이 

없을 때, 관료는 불필요 지출에 대한 유인이 줄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실시한다. 하지만,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지출하는 관료가 예산 심의 

기관에 비해 정보의 우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관료는 필요 이상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결국 예산이 과다 편성되게 

된다. 이러한 과다편성 효과가 예산 절감 효과를 상회하여 예산이 

낭비될 여지가 있음을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  

비효율적 예산 집행에 관한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것과 같이 집행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부분이며, 이에 따라 



 

 34 

선행연구는 주로 사례 연구,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를 통해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연구는 당사자들의 주관이 

반영되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한된 사례 검토로 인해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 집행률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식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5. 불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재정운용의 비효율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보는 연구들은 

사례분석을 통해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창균·하능식(2008)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여, 배분적 

효율성 관점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이 불용액에 끼치는 영향, 또한 

기술적 효율성 관점에서 사업집행관리 등이 불용액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윤기웅·공동성(2012)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부실한 사전 계획, 주민동의 미확보,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 절차 지연, 사업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봉환⋅이권희(2019)는 예산 과정에서의 정치성이 예산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권 연차별 불용액의 수준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불용액은 정치적 요인이 크게 나타나는 정권 1년차에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의 경우, 예산증가율과 불용액 비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봉환⋅안중기⋅이권희(2020)의 연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대상으 

로 예산심의기간과 불용액 수준으로 측정되는 합리성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의기간이 증가하면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제고되어 불용액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신규사업보다는 과거 경험이 축적된 기존사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중기(2021)는 추가경정예산을 대상으로 예산집행기간의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예산집행기간이 

증가하면 체계적인 지출 계획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하여 

불용액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의 이론도 존재하였으나, 실증 분석 

결과 예산집행기간의 증가는 불용액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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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단기의사결정에 비해 장기의사결정의 정확성이 떨어져 

오히려 예산집행기간이 증가할 경우 예산 집행의 합리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예산심의기간이 감소하거나 

심의기간 중 거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관료들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일선 관료가 불확실한 정책환경에 

놓여있을 경우, 예산 미집행에 대한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지고, 이에 

대한 책임이 일선 관료들에게 돌아갈 가능성 또한 낮아져 예산 집행이 

미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반대로 확실한 정책 

환경에 놓여있을 경우, 예산 미집행에 대한 책임 소재 또한 

명확해지기에, 일선 관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최임광·김대진, 2014). 

우명숙(2011)은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교수·학습활동비에서 가장 큰 불용이 발생하였으나, 

우수학교에서는 외부로부터 추가 교육비를 확보한 후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 활동비의 불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기초 인사이동, 편성과 집행 사이의 시차 등 구조적 요인과 

이·전용, 예비비 제도 등의 미활용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서 내 혹은 부서 간의 갈등을 인해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먼저 할거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일선부서들 간의 갈등과 경쟁이 정책 집행을 위한 협력조차 좌절시켜 

적절한 예산 집행에 실패하고, 결국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정정화, 2003; 정정길, 2006). 또한 부서·조직 내에서 정책 관련 주요 

결정을 내리는 상위 직급과 실제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하위 직급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집행이 부진하고,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위 직급에서 결정한 정책이 집행 

불가능하거나, 혹은 하위 직급의 상위 직급에 대한 보고가 하위 

직급에게 불이익이 될 때,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하위 직급이 

자의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 부진 및 정책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사이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손호중 외, 

2005).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발생 실태 연구와 관련하여,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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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만(2020)은 불용액 발생 원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했는데, 먼저 내부적 요인으로는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 

확보 관행, 예측·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 

지방의회의 쪽지예산, 순환보직으로 인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법정 특별회계로 인한 불용, 중앙부처의 

관례적 행위에 따른 불용, 공모사업시기로 인한 불용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지역예산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선심성 

지역예산의 경우 본래의 정책·사업 목표 달성보다 예산 확보 자체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에, 예산이 확보된 후 사업의 집행은 오히려 

미진하여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기·류춘호· 

홍주미, 2018).  

장혜윤·장현경·박충훈(2019)은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제도가 

불용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기도의 일반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신속집행대상사업의 불용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소규모사업에 비해 대규모사업이, 

직접사업에 비해 간접사업이 낮은 불용률을 보여준 반면, 개발정책은 

재분배정책·할당정책에 비해 높은 불용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집행제도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제고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진·이윤석(2018), 최정우·신유호(2018) 또한 

재정조기집행 제도가 불용액을 감소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산의 규모가 예산 집행률 및 불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중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관리 등을 통해 집행률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예산의 규모가 큰 경우 

그만큼 업무의 복잡성도 높아져서, 오히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률이 높을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Uang·Liang, 2012). 

아래 <표2-6>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예산현액 기준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부진사유 

유형별 현황이다.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란 최근 4년간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당해 사업 집행률이 70% 미만이 

사업을 뜻한다. 해당 표에 따르면 집행 부진은 주로 사업 진행 단계의 

이유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관계 경색, 

COVID-19 등의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집행 부진의 비중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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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부진 사유 유형별 현황 

 

(단위: %) 

사유 2018 2019 2020 2021 

사업 

준비 

단계 

예산 추계 등 부적정 2.8 0.0 0.0 12.9 

사전 사업계획 미비 2.2 2.9 1.5 1.0 

소계 5.0 2.9 1.5 13.9 

사업 

진행 

단계 

지방비 미확보 1.1 0.0 1.5 0.3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15.6 15.2 16.8 5.2 

사업추진 지연 39.7 37.7 33.6 23.2 

집행사유 미발생 14.5 13.8 14.6 13.1 

수요 감소 6.7 7.2 9.5 0.7 

갈등 4.5 5.1 5.8 1.0 

소계 82.1 79.0 81.8 43.5 

기타 대외적 요인 

(남북관계 경색, COVID-19 등) 
12.9 18.1 16.8 42.7 

합계 100 100 100 100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8~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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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의 한계 

 

공공부문의 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공부문 성과 측정의 

어려움, 성과관리제도의 여러 병리현상, 또한 다양하게 정의된 공공부문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사업 개별 특성·사업 조직  

특성·환경적 특성 등 다각도에서 시도되었으나 예산 집행률/불용 

수준이 사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계량적 연구는 

드물며, 오직 허예슬(2017)의 연구에서 예산 집행률이 통제변수로써 

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예산 불용이 

재정운용 비효율로 결과로 인식되며, 당위적으로 예산 불용은 성과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예산 불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바탕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들은 예산 불용을 주로 재정민주주의 측면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예산 불용은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충실히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재정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또한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배분적·기술적 

비효율성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예산 불용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공부문에서 사업의 

예산 집행률에 따라 공공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주류의 논의를 떠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고 차라리 재원이 보전되는 

예산 불용의 상대적 건전성을 살펴보는 연구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 집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예산 불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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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설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공공부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이다. 공공부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의 지표로 불용액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비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바라보는 기존 주류의 인식과는 다른, 

예산 불용의 상대적 건전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연구가설 설정 

 

정부의 실패와 함께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인 요소로 명확한 권한 부여를 통한 책무성 제고, 구체적인 성과 

목표 및 평가 지표의 설정, 성과에 따른 자원과 포상의 분배, 분절화를 

통한 관리 단위 설정 등을 꼽을 수 있는데(Hood, 1991), 이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개별 사업적 특성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과 

리더의 특성, 또는 거시 환경적 특성 등이 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예산 집행률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미비했다. 

이는 예산 집행률의 저조, 즉 예산 불용의 발생은 재정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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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의 논의와 함께, 예산 불용은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 인식하는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다루는 연구는 예산 편성 측면의 배분적 

효율성과 예산 집행 측면의 기술적 효율성으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 

있는데, 예산 불용은 결국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배분적 비효율성의 

결과이자, 재정 집행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기술적 비효율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 학자들은 사례 분석을 통해 배분적·기술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예산 불용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배분적 효율성 측면에서 부실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계획 미비 등의 

요인이, 또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집행관리 부실, 사업 

이해관계자의 갈등 등의 요인이 예산 불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창균·하능식, 2008; 윤기웅·공동성, 2012). 

이러한 연구와 인식을 바탕으로 일부 연구들이 예산 불용액을 

재정운용의 합리성·효율성의 척도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들을 정치적 요인이나 재정적 요인이 불용액으로 측정되는 

재정운용에 합리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조기집행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신속집행제도가 불용액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봉환·이권희, 2019; 이태호·엄태호, 2020; 장혜윤 외, 2019; 

안철진·이윤석; 2018, 최정우·신유호, 2018).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낭비적 예산 집행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불용이 감소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사업의 불용은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되며, 사업 실무자 및 사업 조직의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 또한 예산 불용은 예산 결산, 감사 시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기도 한다 (박상원, 2010; 최정우·신유호, 

2018; 김봉환·이권희, 2019). 이렇듯 예산 불용에 따른 다양한 제도적 

불이익으로 인해 실무자들은 연말 예산 집중 집행 행태를 보이기도 하며, 

예산 조기집행제도가 정착된 우리나라에서는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차기 예산을 

극대화를 하여 사업 실무자와 조직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자 한다 

(Niskanen, 1971). 

이를 종합하면, 배분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증가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기술적 비효율성은 예산 불용의 증가와 감소 모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산 불용을 재정운용 효율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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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단위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률이 높을수록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이 높을 것이다. 

 

또한 앞서 말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측면에서 낭비적 예산 집행 

등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감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조기집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상반기 예산 집행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는 정부 지출의 중요성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재정 집행을 통해 확장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 초기부터 예산을 관리하여 최종 예산 집행률까지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기집행제도와 함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산 불용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불이익이 존재한다. 국회, 감사원 등 상급 기관의 

주요 지적사항이 되고,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는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예산 불용 수준은 사업 실무자와 사업 부서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 담당자는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기집행정책으로 인해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1분기의 예산 집행률과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연말 예산 

집중 집행 행태가 발생하는 4분기의 예산 집행률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의 예산 집중 집행 행태 중 비효율적·비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즉 불용을 감소시키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한 낭비적 예산 집행이 나타난다면, 차라리 재원이 보전되는 

예산 불용이 더욱 건전한 예산 행위일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1. 단위사업의 1분기 예산 집행률이 높을수록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단위사업의 4분기 예산 집행률이 높을수록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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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설계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이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현재의 

재정성과관리제도 하에서 다양한 성과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는 단위사업별 성과 달성률을 사용하였다.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공공부문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여러가지 병리현상을 고려했을 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상의 

성과 달성률이 사업의 효과를 적절하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매년,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예산 집행이 

완료된 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단일 사업의 성과를 연속된 시기에 걸쳐 비교해볼 수 있으며, 

또 재정사업자율평가가 핵심사업평가제도로 대체된 현재 시점에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결과는 다른 성과평가제도의 근간이 되며, 

지금까지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의 병리현상 또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보고서 상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수행주체가 되는 중앙관서는 매년 정부 

조직 개편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분석의 연구 대상 기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수행기관은 하기 

<표 3-1>과 같으며, 본 분석에서는 해당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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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분석시기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수행 기관 

 

분석시기 중앙관서 총(개) 

2018년 

~ 

2021년 

감사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전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53 

2020년 

~ 

2021년 

질병관리청 

1 

2020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 

2021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출처: 2018~2021회계연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성과보고서)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는 예산 집행률이다. 단위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열린재정의 ‘월별 지출집행상황’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예산 집행률은 단위사업의 당초지출계획액(세출예산액)에 

이·전용 등 기중 예산변동액을 반영한 세출예산현액 대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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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으로 측정하였다. 

 

1) 단위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률 

 

예산 불용을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 인식하는 기존의 논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위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예산 불용을 바라보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사례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인한 불용액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합리성의 

지표로 불용액을 설정한 연구들이 주를 대부분이다. 

하지만 낭비적 예산 집행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예산 

불용이 감소하는 양상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예산 불용을 선택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예산 집행률이 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단위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예산 집행률이 

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 합리성의 잣대로 예산 불용을 인식하는 기존의 

논의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 

 

2) 단위사업의 1분기 예산 집행률 

 

국가 경제에서 정부 지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선제적 재정 

집행을 통한 확장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 조기집행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 상반기, 특히 1분기에 

연중 가장 많은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1분기의 예산 집행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성과 달성에 

비효율적·비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단위사업의 4분기 예산 집행률 

 

차년도 예산 삭감을 포함한 예산 불용에 따른 여러가지 제도적 

불이익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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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집행 정책 덕분에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나 (박인환, 2012), 그럼에도 연도말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집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의 예산 집행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성과 달성에 

비효율적·비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통제변수 

 

연구의 내적타당성 제고를 위해 독립변수 외에도 부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함께 분석했다. 

단위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사업 특성 중 사업 분야, 

성과 지표의 수, 예산 규모, 예산 비중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 조직 

특성 중에선 조직의 기관 유형별 분류와 정책 유형별 분류를 통제변수로 

선택하였으며, 그 외 이전용률을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정권 교체 등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동일 정권 내의 분석을 통해 통제하였으며, 

대통령 지지율, 경제성장률 외 관찰되지 않은 고정효과(unobserved 

fixed effect)는 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함께 통제하였다.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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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정책유형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수행 기관 

 

정책유형 중앙관서 총(개) 

고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청  

15 

재분배기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3 

규제기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환경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1 

국가유지기관 

감사원, 경찰청,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부,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소방청, 외교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앙선거관리워원회, 통계청,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28 

(출처: 정용덕(2002). 『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참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분류는 정용덕(2002)의 실증분석 

연구를 참고하여 상기 <표 3-2>와 같이 분류하였다.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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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변수의 정의 

 

항목 변수명 측정지표 출처 

종속변수 성과 달성률 재정성과목표 달성률(%) 성과보고서 

독립변수 

연도별 

예산집행률 

단위사업 연도별 

예산집행률(%) 

월별 지출 

집행상황 

1분기 

예산집행률 

단위사업 1분기 

예산집행률(%) 

4분기 

예산집행률 

단위사업 4분기 

예산집행률(%) 

통제변수 

연도 

연도 가변수: 

2018년(준거), 2019년, 

2020년, 2021년 

- 

기관유형 분류 

기관유형 분류 가변수: 

원/부/위원회/실(준거), 처/청, 

입법부, 사법부 
성과보고서 

사업분야 분류 

사업분야 분류 가변수: 

일반재정(준거) / R&D / 

정보화 

정책유형 분류 

정책유형 분류 가변수: 

고객기관(분배정책, 준거) / 

재분배기관(재분배정책) / 

규제기관(규제정책) / 

국가유지기관(구성정책)  

정용덕(2002)의 

연구 참고 

예산 규모 ln(단위사업 예산 규모) (원) 

월별 지출 

집행상황 
예산 비중 

부처 전체 예산 중 단위사업 

예산 비중(%) 

이전용률 세출예산 대비 이전용액 (원) 

성과 지표의 수 단위사업 성과 지표의 수 성과보고서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공공부문 단위사업의 예산집행률과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의 다양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예산집행률에 따른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의 변화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선형회귀모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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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모형 1 다중선형회귀모형 

 

(성과 달성률) = β0+β1*(연도별 예산집행률) +β2*(연도 더미) 

+β3*(기관유형 더미) +β4*(사업분야 더미) 

+β5*(정책유형 더미)+β6*(예산 규모)+β7*(예산 

비중) +β8*(이전용률) +β9*(성과 지표의 수)+ϵ  

 

모형 1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불용액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독립변수로 설정된 단위사업의 연도별 예산집행률이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아 가설 1을 

검증해본다. 

 

<그림 3-2> 모형 2-1, 2-2 다중선형회귀모형 

 

(성과 달성률) = β0+β1*(1분기 예산집행률) +β2*(연도 더미) 

+β3*(기관유형 더미) +β4*(사업분야 더미) 

+β5*(정책유형 더미)+β6*(예산 규모)+β7*(예산 

비중) +β8*(이전용률) +β9*(성과 지표의 수)+ϵ  

 

(성과 달성률) = β0+β1*(4분기 예산집행률) +β2*(연도 더미) 

+β3*(기관유형 더미) +β4*(사업분야 더미) 

+β5*(정책유형 더미)+β6*(예산 규모)+β7*(예산 

비중) +β8*(이전용률) +β9*(성과 지표의 수)+ϵ  

 

모형 2-1과 모형 2-2는 예산 집중 집행 시기에 

비효율적·비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는 

가설 2-1과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각각 예산 

조기집행과 연말 예산 잔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집중 집행이 발생하는 

1분기와 4분기의 예산집행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해당 독립변수가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가설 2-1, 

2-2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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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4-1>은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재정성과목표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단위사업 총 7,153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나, 

성과보고서 상의 단위사업 분류와 단위사업 예산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월별 지출집행상황’ 상의 단위사업 분류가 일부 상이하여 

확인이 제한되는 237개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6,916개의 표본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4-1>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성과 달성률 6,916 1.4172 27.1280 -25.6072 2,256.3458 

연도별 예산집행률 6,916 0.9430 0.1178 0.0000 1.0000 

1분기 예산집행률 6,916 0.3193 0.2427 0.0000 1.1116 

4분기 예산집행률 6,916 0.1981 0.1640 -1.0000 1.0000 

연도=2019년 6,916 0.2481 0.4320 0 1 

연도=2020년 6,916 0.2471 0.4314 0 1 

연도=2021년 6,916 0.2470 0.4313 0 1 

기관유형=사법부 6,916 0.0046 0.0679 0 1 

기관유형=입법부 6,916 0.0093 0.0958 0 1 

기관유형=처/청 6,916 0.1729 0.3782 0 1 

사업분야=R&D 6,916 0.1066 0.3086 0 1 

사업분야=정보화 6,916 0.1047 0.3062 0 1 

정책유형=국가유지기관 6,916 0.2484 0.4321 0 1 

정책유형=규제기관 6,916 0.0816 0.2734 0 1 

정책유형=재분배기관 6,916 0.1301 0.3365 0 1 

예산 규모 6,916 23.8509 1.8569 16.3004 31.0043 

예산 비중 6,916 0.0138 0.0464 0.0000 0.9611 

이전용률 6,916 0.0008 0.0250 0.0000 1.1772 

성과지표의 수 6,916 2.6270 1.2883 1.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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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간 동안의 평균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은 141.7%가량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표준편차와 최솟값, 최대값을 고려했을 

때 그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이 0%보다 작게 나타난 단위사업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와 2019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급여’로 나타났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의 경우 

성과지표로 ‘산업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성과지표의 목표 피폭선량보다 실제 피폭선량이 더 높게 나타나 음(-

)의 달성률을 보여주었고, ‘기초생활급여’의 경우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 증가율’이 성과지표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년 대비 평균 

생계급여액이 낮아지면서 음(-)의 달성률을 보여주었다. 

모형 1의 독립변수인 단위사업 연도별 예산집행률은 평균 94.3% 

수준이었으며, 단위사업은 전체 6,916개의 단위사업 중 2,125개의 

단위사업이 100.0%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6개의 사업은 0.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모형 2-1의 독립변수인 단위사업 1분기 예산집행률은 평균 31.9% 

수준이었으며, 연도별 예산집행률에 비해 더 높은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교육부의 ‘장애인교육지원’ 단위사업의 경우 1분기 

예산집행률이 111.2%로 나타났지만 2분기에 집행 취소 발생하여 최종 

예산집행률은 99.6%로 나타났다. 

모형 2-2의 독립변수인 단위사업 4분기 예산집행률의 경우 평균 

19.8%의 예산집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시BRT(지특)’사업의 경우 12월에 집행내역이 모두 취소·변경되 

면서 4분기 예산집행률이 -100%을 보여주었고, 이 외에도 37개 

단위사업이 일부 집행 취소 등으로 인해 4분기 음(-)의 예산집행률을 

보여주었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경우, 2021년에는 총 1,708개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었고, 2020년에는 1,709개, 2019년에는 1,716개 그리고 

2018년에는 1,783개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었다. 대상기간 동안 행정부 

중 원·부·위원회·실 소속의 단위사업 개수는 총 5,624개, 처·청 

소속의 단위사업 개수는 총 1,196개였으며, 그 외 사법부는 32개, 

입법부는 64개의 단위사업을 포함하였다. 사업분야와 관련하여 

일반재정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총 5,455개였으며, 정보화 사업은 총 

724개, R&D 사업은 총 737개에 해당하였다. 정책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객기관 소속의 단위사업은 총 3,734개, 재분배기관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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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은 총 900개였으며, 규제기관과 국가유지기관이 담당하는 

단위사업의 개수는 각각 564개, 1,718개였다. 그 외 예산 규모를 

자연로그한 값의 평균은 약 23.8509원이었고, 부처 전체 예산 대비 

단위사업의 예산 비중 평균은 약 1.4%였다. 평균적으로 0.1%의 

이전용률을 보여주었으며, 성과 달성률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평균 

2.63개였다.  

 

2. 상관관계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통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가설을 위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 

4-2>부터 <부록 1>,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연도별 예산집행률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 1에서는 

재정성과목표 달성률과 연도별 예산집행률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통제변수인 정보화 사업 변수와 성과지표의 수 

변수, 정책유형 중 규제기관 변수가 각각 재정성과목표 달성률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그 외에도 갑작스러운 COVID-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도의 연도 더미 변수와 재정성과목표 달성률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다음 1분기 예산집행률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 2-1에서도 

모형 1과 통계적으로 동일한 상관관계 결과가 나타났는데 1분기 

예산집행률과 재정성과목표 달성률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4분기 예산집행률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 2-2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즉, 유의수준 5% 하에서 4분기 예산집행률과 

재정성과목표 달성률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약 

0.039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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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모형 1 상관관계분석 결과 

주: ***: p<0.01, **: p<0.05, *: p<0.1 

 
성과 

달성률 

연도별 

예산집행률 
2019년 2020년 2021년 사법부 입법부 처/청 R&D 정보화 

국가 

유지기관 
규제기관 

재분배 

기관 

성과 달성률 1             

연도별 

 예산집행률 
0.004 1            

2019년 -0.007 0.036** 1           

2020년 0.021** -0.008 -0.329*** 1          

2021년 -0.007 -0.040*** -0.329*** -0.328*** 1         

사법부 -0.001 -0.020** 0.000 0.000 0.005 1        

입법부 -0.001 -0.070*** 0.000 0.001 0.001 -0.007 1       

처/청 -0.006 -0.007 -0.002 0.005 0.013 -0.031** -0.044*** 1      

R&D -0.003 0.115*** -0.002 0.004 -0.001 -0.024** -0.033** -0.002 1     

정보화 0.035** 0.037** -0.004 0.000 0.001 0.144*** 0.046*** -0.005 -0.118*** 1    

국가유지기관 -0.007 -0.158*** 0.002 0.004 0.006 0.119*** 0.168*** 0.245*** -0.155*** 0.114*** 1   

규제기관 0.040*** 0.026** 0.003 0.004 -0.002 -0.020** -0.029** 0.016* -0.041*** -0.009 -0.171*** 1  

재분배기관 -0.005 0.041*** -0.002 0.005 -0.005 -0.026** -0.037** -0.146*** -0.085*** -0.055*** -0.222*** -0.115*** 1 

ln(기말예산) -0.012 0.056*** -0.016* 0.028** 0.063*** -0.019* -0.071*** -0.105*** 0.083*** -0.217*** -0.144*** -0.019* 0.073*** 

예산비중 -0.004 -0.040*** -0.006 0.013 0.009 0.018* 0.011 0.205*** 0.005 -0.019* 0.069*** 0.108*** -0.049** 

이전용률 0.000 -0.001 -0.016* 0.004 -0.014 -0.002 -0.003 -0.012 -0.010 0.011 -0.012 -0.007 0.005 

성과지표 수 0.023** 0.069*** 0.005 0.021** 0.020** 0.021** -0.019* -0.047*** 0.148*** -0.027** -0.042*** 0.08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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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모형 1 상관관계분석 결과 (계속) 

 

 

 

 

 

 

 

 

 

 

 

 

 

 

 

 

 

 

 

 

 

 

 

 

 

 

주: ***: p<0.01, **: p<0.05, *: p<0.1 

 ln(기말예산) 예산비중 이전용률 성과지표 수 

성과 달성률     

연도별 

 예산집행률 
    

2019년     

2020년     

2021년     

사법부     

입법부     

처/청     

R&D     

정보화     

국가유지기관     

규제기관     

재분배기관     

ln(기말예산) 1    

예산비중 0.218*** 1   

이전용률 -0.013 -0.008 1  

성과지표 수 0.151*** 0.132*** -0.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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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단위사업의 예산집행률과 

재정성과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예산집행률과 재정성과목표 달성률 간 상관관계의 부재는 재정 운용의 

합리성의 지표로 예산집행률, 혹은 불용률을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연도별 예산집행률과 마찬가지로 1분기 예산집행률도 재정성과목표 

달성률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여주지 않은 반면, 4분기 예산집행률과 

재정성과목표 달성률 간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1분기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부 비효율적·비효과적 예산 

집행이 발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상관관계분석은 독립변수 외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며,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 또한 검토해보아야 한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특정 변수들이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회귀계수 추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두 변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변수로 볼 수 있는데, 동일한 변수를 넣을 

경우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떨어지고 표준오차가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4를 넘는 

경우가 없어 다중공선성 문제의 발생가능성은 낮으며,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검토해보았다. VIF는 

변수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회귀분석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다. 보통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분석 대상 변수들의 VIF 값을 측정해본 결과 모두 2 미만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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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앞선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을 넘어,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 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다. 

 

가설 1. 단위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률이 높을수록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이 높을 것이다. 

 

<표 4-3> 모형 1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1)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연도별 예산집행률 -0.148 2.840 

연도=2019년 -0.065 0.918 

연도=2020년 1.230 0.920 

연도=2021년 -0.063 0.923 

기관유형=사법부 -2.248 4.895 

기관유형=입법부 -0.514 3.480 

기관유형=처/청 -0.282 0.928 

분야분류=R&D -0.019 1.107 

분야분류=정보화 3.188** 1.116 

정책유형=국가유지기관 -0.156 0.859 

정책유형=규제기관 3.844** 1.246 

정책유형=재분배기관 -0.020 1.022 

예산 규모 -0.090 0.191 

예산 비중 -4.902 7.537 

이전용률 -0.334 13.047 

성과지표의 수 0.468* 0.262 

(상수) 1.736 5.180 

주: ***: p<0.01, **: p<0.05, *: p<0.1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 1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예산집행률이 재정성과목표 달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정보화 분야의 

사업들과 규제기관의 사업들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도가 기타 분야와 기타 

기관의 사업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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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재정성과목표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1. 단위사업의 1분기 예산 집행률이 높을수록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이 높을 것이다. 

 

<표 4-4> 모형 2-1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2-1)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1분기 예산집행률 -2.139 1.446 

연도=2019년 -0.039 0.918 

연도=2020년 1.297 0.921 

연도=2021년 -0.011 0.923 

기관유형=사법부 -2.449 4.896 

기관유형=입법부 -0.652 3.478 

기관유형=처/청 -0.364 0.928 

분야분류=R&D 0.450 1.148 

분야분류=정보화 3.161** 1.112 

정책유형=국가유지기관 -0.326 0.861 

정책유형=규제기관 3.814** 1.246 

정책유형=재분배기관 -0.035 1.022 

예산 규모 -0.095 0.191 

예산 비중 -5.063 7.525 

이전용률 -0.970 13.052 

성과지표의 수 0.488* 0.262 

(상수) 2.313 4.606 

주: ***: p<0.01, **: p<0.05, *: p<0.1, 계수(표준오차) 

 

<표 4-7>은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 2-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1분기 예산집행률은, 연도별 예산집행률과 

마찬가지로, 재정성과목표 달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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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단위사업의 4분기 예산 집행률이 높을수록 단위사업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이 높을 것이다. 

 

<표 4-5> 모형 2-2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2-2)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4분기 예산집행률 7.238** 2.129 

연도=2019년 -0.043 0.917 

연도=2020년 1.299 0.920 

연도=2021년 0.099 0.923 

기관유형=사법부 -2.676 4.892 

기관유형=입법부 -0.834 3.475 

기관유형=처/청 -0.628 0.932 

분야분류=R&D 0.758 1.125 

분야분류=정보화 2.915** 1.114 

정책유형=국가유지기관 -0.590 0.862 

정책유형=규제기관 3.745** 1.245 

정책유형=재분배기관 -0.117 1.021 

예산 규모 -0.070 0.191 

예산 비중 -5.321 7.520 

이전용률 -3.675 13.073 

성과지표의 수 0.501* 0.262 

(상수) -0.315 4.614 

주: ***: p<0.01, **: p<0.05, *: p<0.1, 계수(표준오차) 

 

<표 4-8>은 가설 2-2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 2-2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연도별 예산집행률과 1분기 예산집행률이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4분기 예산집행률은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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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공공부문의 예산 불용을 바라보는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예산 

불용은 재정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배분적·기술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정책, 예산 

삭감 등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생겼고, 사업 

실무자들의 예산 불용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져갔다. 

물론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정기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관행적 예산 편성, 예측 시점과 집행 시점의 거시적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예산 

불용이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불용이 

사업 실무자와 사업 조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한 비효율적·비효과적 예산 집행에 대한 유인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예산을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았다. 즉, 예산 불용을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의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예산집행률이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해보았다. 또한 

1분기와 4분기의 예산집행률이 각각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여, 비효율적·비효과적 예산집행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오히려 재원이 보전되는 예산 불용의 상대적 건전성에 

대해서도 파악해보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연도별 예산집행률은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산 

불용을 재정 운용 비효율성의 지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산 과다 편성 및 예산 부실 집행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낭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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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등의 비효율적 재정 운용 행태로 인해 예산 불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낭비적 예산 집행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분기 예산집행률과 4분기 예산집행률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분기는 예산 조기집행정책으로 인해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시기이고, 4분기는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연말 예산 집중 집행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분석 결과, 1분기 예산집행률은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조기집행정책으로 인한 예산 집행 중에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낭비적 집행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4분기 예산집행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4분기 예산집행률이 높을수록 재정성과목표 달성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불용에 따른 예산 삭감 제도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효율적·비효과적인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산 조기집행정책으로 인해 

비효율적·비효과적인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이 완화되어 4분기 

예산집행의 효율성·효과성이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예산 불용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전 조사 및 집행 

계획 부재, 충실하지 못한 예산 집행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낭비적 예산 집행 등의 

비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인해 오히려 예산 불용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예산 불용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예산집행률이 높을수록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분석 결과를 볼 때 이러한 

주장에 타당성이 더해진다. 

앞서 언급한 낭비적 예산집행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 또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낭비적 예산집행은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이자, 재정 민주주의의 더 큰 

훼손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예산 불용은 세계잉여금의 형태로 다른 

용도에 사용되거나 차기 재원에 이입된다. 하지만 낭비적 예산집행은 

집행에 따른 성과는 얻지 못한 채 재원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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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보다 더욱 비효율적인 예산 행위이자, 재정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예산 불용으로 남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예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불용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박상원(2010)의 연구는 예산 

불용에 따른 예산 삭감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경우 지출부서는 

심의기관 대비 우월한 정보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더 많은 지출을 일으키고 더 큰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이에 따라 기타 보완 장치 없이 예산 불용의 제도적 불이익을 철폐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낭비적 예산집행, 즉 예산 불용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기관과 예산 

심의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 해소일 것이다. 일부 예산 편성기관은 

우월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 극대화를 위해 비효율적인 

예산 행위를 하기도 한다. 한편 정보의 열위에 있는 예산 심의기관은 

예산 과다편성과 같은 문제도 적절하게 거르지 못하고, 예산 불용의 

타당성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산 심의기관의 

정보의 확보와 심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목표,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사업부서와 

사업담당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조기집행목표 달성률, 사업 예산집행률 및 불용액을 

표면적으로 인식하여 사업부서와 사업담당자를 평가하는 것은 낭비적 

예산집행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집행목표 달성률, 예산집행률 

및 불용액 등의 현상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부서와 사업담당자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부서가 현실적인 조기집행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먹구구식의 조기집행목표 설정, 상부의 압박으로 인한 무리한 

조기집행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목표 설정 주체인 사업부서가 

조기집행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예산집행기간의 연장, 다년도 예산제도,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실무자의 자유재량권 강화, 예산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낭비적 예산 집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산집행기간의 연장은 

당해 승인 예산 중 절약분의 차년도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며, 다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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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란 중기재정과 같은 개념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실무자의 자유재량권 강화는 능력, 법적 적합성, 사업 성과 

등을 기초로 사업실무자에게 업무 재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산절약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사업 실무자의 

재량권·융통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약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낭비적 

예산 집행을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권해수, 2006).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사업의 예산 집행률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예산집행률이 

재정성과목표 달성률로 정의한 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고,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예산 불용의 상대적 

건전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로는 성과관리제도의 적절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과관리제도 중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선택하여 해당 제도 상의 재정성과목표 달성률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공부문의 성과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측정하기 대단히 어렵다. 공공사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해상충을 피해 성과를 정의, 구분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사업을 둘러쌓고 있는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수익 지표들과 달리 계량화하기 어려움 측면도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성과관리제도 또한 그 자체로 다양한 병리현상을 가지고 있다. 크게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과 포획(colonization) 현상이 성과체계 계획 

단계, 예산 집행 단계, 성과 측정 단계, 환류 단계에서 각각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측정된 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성과의 척도로 선정한 재정성과목표 달성률 

또한 사업 본래의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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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오랜 기간 

운영해오면서 쌓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병리현상 또한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더욱 정확하게 공공부문의 사업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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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타 상관관계분석 결과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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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모형 2-1 상관관계분석 결과 

 

 

 

 

 

 

 

 

 

 

 

 

 

 

 

 

 

 

 

주: ***: p<0.01, **: p<0.05, *: p<0.1 

 
성과 

달성률 

1분기 

예산집행률 
2019년 2020년 2021년 사법부 입법부 처/청 R&D 정보화 

국가 

유지기관 
규제기관 

재분배 

기관 

성과 달성률 1             

1분기 

 예산집행률 
-0.015 1            

2019년 -0.007 -0.009 1           

2020년 0.021** 0.034** -0.329*** 1          

2021년 -0.007 0.015 -0.329*** -0.328*** 1         

사법부 -0.001 -0.049*** 0.000 0.000 0.005 1        

입법부 -0.001 -0.058*** 0.000 0.001 0.001 -0.007 1       

처/청 -0.006 -0.095*** -0.002 0.005 0.013 -0.031** -0.044*** 1      

R&D -0.003 0.316*** -0.002 0.004 -0.001 -0.024** -0.033** -0.002 1     

정보화 0.035** -0.066*** -0.004 0.000 0.001 0.144*** 0.046*** -0.005 -0.118*** 1    

국가유지기관 -0.007 -0.210*** 0.002 0.004 0..006 0.119*** 0.168*** 0.245*** -0.155*** 0.114*** 1   

규제기관 0.040*** 0.003 0.003 0.004 -0.002 -0.020** -0.029** 0.016* -0.041*** -0.009 -0.171*** 1  

재분배기관 -0.005 0.013 -0.002 0.005 -0.005 -0.026** -0.037** -0.146*** -0.085*** -0.055*** -0.222*** -0.115*** 1 

ln(기말예산) -0.012 0.050*** -0.016* 0.028** 0.063*** -0.019* -0.071*** -0.105*** 0.083*** -0.217*** -0.144*** -0.019* 0.073*** 

예산비중 -0.004 -0.034** -0.006 0.013 0.009 0.018* 0.011 0.205*** 0.005 -0.019* 0.069*** 0.108*** -0.049*** 

이전용률 0.000 -0.033** -0.016* 0.004 -0.014 -0.002 -0.003 -0.012 -0.010 0.011 -0.012 -0.007 0.005 

성과지표 수 0.023** 0.100*** 0.005 0.021** 0.020** 0.021** -0.019* -0.047*** 0.148*** -0.027** -0.042*** 0.08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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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모형 2-1 상관관계분석 결과 (계속) 

 

 

 

 

 

 

 

 

 

 

 

 

 

 

 

 

 

 

 

 

 

 

 

 

 

주: ***: p<0.01, **: p<0.05, *: p<0.1 

 ln(기말예산) 예산비중 이전용률 성과지표 수 

성과 달성률     

1분기 

 예산집행률 
    

2019년     

2020년     

2021년     

사법부     

입법부     

처/청     

R&D     

정보화     

국가유지기관     

규제기관     

재분배기관     

ln(기말예산) 1    

예산비중 0.218*** 1   

이전용률 -0.013 -0.008 1  

성과지표 수 0.151*** 0.132*** -0.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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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모형 2-2 상관관계분석 결과 

주: ***: p<0.01, **: p<0.05, *: p<0.1 

 
성과 

달성률 

4분기 

예산집행률 
2019년 2020년 2021년 사법부 입법부 처/청 R&D 정보화 

국가 

유지기관 
규제기관 

재분배 

기관 

성과 달성률 1             

4분기 

 예산집행률 
0.039** 1            

2019년 -0.007 0.018* 1           

2020년 0.021** -0.003 -0.329*** 1          

2021년 -0.007 -0.048*** -0.329*** -0.328*** 1         

사법부 -0.001 0.053*** 0.000 0.000 0.005 1        

입법부 -0.001 0.059*** 0.000 0.001 0.001 -0.007 1       

처/청 -0.006 0.150*** -0.002 0.005 0.013 -0.031** -0.044*** 1      

R&D -0.003 -0.250*** -0.002 0.004 -0.001 -0.024** -0.033** -0.002 1     

정보화 0.035** 0.122*** -0.004 0.000 0.001 0.144*** 0.046*** -0.005 -0.118*** 1    

국가유지기관 -0.007 0.230*** 0.002 0.004 0.006 0.119*** 0.168*** 0.245*** -0.155*** 0.114*** 1   

규제기관 0.040*** -0.001 0.003 0.004 -0.002 -0.020** -0.029** 0.016* -0.041*** -0.009 -0.171*** 1  

재분배기관 -0.005 -0.018* -0.002 0.005 -0.005 -0.026** -0.037** -0.146*** -0.085*** -0.055*** -0.222*** -0.115*** 1 

ln(기말예산) -0.012 -0.106*** -0.016* 0.028** 0.063*** -0.019* -0.071*** -0.105*** 0.083*** -0.217*** -0.144*** -0.019* 0.073*** 

예산비중 -0.004 0.037** -0.006 0.013 0.009 0.018* 0.011 0.205*** 0.005 -0.019* 0.069*** 0.108*** -0.049*** 

이전용률 0.000 0.072*** -0.016* 0.004 -0.014 -0.002 -0.003 -0.012 -0.010 0.011 -0.012 -0.007 0.005 

성과지표 수 0.023** -0.084*** 0.005 0.021** 0.020** 0.021** -0.019* -0.047*** 0.148*** -0.027** -0.042*** 0.08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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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모형 2-2 상관관계분석 결과 (계속) 

 

 

 

 

 

 

 

 

 

 

 

 

 

 

 

 

 

 

 

 

 

 

 

 

 

주: ***: p<0.01, **: p<0.05, *: p<0.1 

 ln(기말예산) 예산비중 이전용률 성과지표 수 

성과 달성률     

4분기 

 예산집행률 
    

2019년     

2020년     

2021년     

사법부     

입법부     

처/청     

R&D     

정보화     

국가유지기관     

규제기관     

재분배기관     

ln(기말예산) 1    

예산비중 0.218*** 1   

이전용률 -0.013 -0.008 1  

성과지표 수 0.151*** 0.132*** -0.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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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view of relative soundness 

of unused budget 
- Focusing on budget execution rate 

and K-GPRA - 
 

Shinhyu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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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Previous studies on unused budget in the public sector 

recognized unused budget as a result of inefficient fiscal 

management in terms of budget allocation and budget execution as 

well as a threat to fiscal democracy. As a result, various policies 

such as preemptive budget execution policy and next-year budget 

cut based on the amount of unused budget, were adopted to 

minimize unused budget.  

In order to achieve the preemptive budget execution goal, and 

to avoid disadvantages due to unused budget, public officials are 

encountered with the incentives to execute budget ineffectively and 

efficiently. If so, is it appropriate to use unused budget as an 

indicator of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And if ineffective and 

inefficient budget execution occurs, unused budget can be relatively 

sound budget behavior for its financial resources can be preserved.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annual budget execution 

rate on government performance achievement rate to see if it’s 

appropriate to use unused budget as an indicator of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And it also examines the effect of the 

budget execution in the first and the fourth quarter o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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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chievement rate to see if any ineffective and 

inefficient budget execution occur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nnual budget execution rate 

appeared not to have any effect on the performance achievement 

rate. This implies that it maybe inadequate to use annual budget 

execution rate as an indicator of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And 

this could be a valid point considering that different forms of 

inefficient fiscal management like wasteful budget execution can 

decrease the amount of unused budget. 

Also, it is revealed that the budget execution rate of the first 

quarter does not have any effect on the performance achievement 

rate, and the execution rate of the fourth quarter has positive 

impact on the achievement rate. And we can infer from this result 

that on some level, ineffective and inefficient budget execution are 

being mad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to look over the existing 

mainstream perspective on unused budget again. Ineffective and 

inefficient budget execution is another form of inefficient fiscal 

management and a bigger threat to fiscal democracy for its 

resources cannot be preserved. Rather we can recognize unused 

budget as a relatively sound budget behavior. 

 

 

Keywords : unused budget, budget efficiency, performance, fiscal 

soundness, wasteful budget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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